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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회가  
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 

개정한다는데…

밤말은 국정원이  

낮말은 
방심위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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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 
당사자가 신고해야  

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
"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

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"
-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

이 게시물이  
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. 

방심위에서 심의해서  
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!

당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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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

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 
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

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 
삭제할 수도 있어요

흠... 이 글은 아무래도  
'그 분'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.  
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.

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(대통령, 목사님...)의 
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. 삭제해주세요!

제3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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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?
정치인, 고위 공직자, 재벌총수, 유명 종교인들 처럼  

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껄끄러운 분들은...

체면을 지키면서도  
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  

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

누군가
대신
신고하거나

방심위가
스스로

심의해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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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?

•	 내가 '그 분'에 대한 비판적 글을 올려도

•	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

•	 OOO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기사를 캡쳐해도

•	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

•	 국정원 해킹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글을 올려도

•	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…

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
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  

삭제, 차단될 수 있습니다



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
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 

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

방심위는
 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  

게시물을 심의·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

 정보통신 심의규정 (제10조 제2항) 
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

2015년 7월


